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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

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

-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.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

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.-  

1.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최근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생산한 1300여건의 문서가 

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. 그리고 위 발견된 문서에는 세월

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하여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

각시키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참사

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고,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, 

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. 또한, 황

교안 전 국무총리(당시 대통령 권한대행)가 올해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

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(이하 ‘이 사건 기록물’)을 '

대통령지정기록물'로 분류한 행위(이하 ‘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’)가 대통령의 7시

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.

3.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

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입니다. 황교

안 전 국무총리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강행함으로

써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 기록물을 열람할 

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는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자 진

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,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하

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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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에서는 2017. 7. 31. (월) 세월호참사 

유가족들을 대리하여 피청구인(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)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

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.

5.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(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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